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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. 출장 개요

1  출장 목적

❑ 제21회 한 · 중 세무학회 공동국제학술대회 (第二一次 中韩税收学术交

流会) 참석을 통해 조세분야 최신 연구동향 파악 및 인적네트워크 형성

◦ 금번 국제학술대회는 “디지털 기반 조세행정 혁신을 위한 세제개편 방

안 모색(Tax Reform and Smart Administration in the Digital Era)”을 

대주제로하여 중국 하얼빈에서 개최 

‒ 일시: 2026년 7월 8(수)~9일(목)

◦ AI 및 디지털 경제 전환에 따른 조세정책 개선과제 등 주제 세션 참석을 

통해 최신 연구동향을 파악함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AI 관련 조세정책 개

편방향을 발표하여 동 분야 연구자와 교류를 확대함

‒ 제1세션: 이륜구동 하의 제도적 적합성: 디지털 경제와 스마트 세무의 협동적 

부능을 통한 부가가치세 거버넌스 현대화(双轮驱动下的制度适配：数字经济与智

慧税务协同赋能增值税治理现代化), 쉬자오훙, 徐兆宏(Xu Zhao Hong)[중국세

무학회 상임이사, 베이징 중세망 지주회사 이사장]

‒ 제2세션: 한국의 종합부동산세제에 관한 연구 및 중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: 

한국 종합부동산세제의 개요와 도입 배경(韩国综合房地产税制度研究及其对中国
的政策启示),  배성호[경북대학교 교수]

‒ 제3세션: 중국 부가가치세 법률 신규 규정과 AI시대의 개혁 전망(中国增值税法

律新规与AI背景下的改革展望 ᅳ兼谈中韩增值税制度比较), 樊勇(Fan Yong)

[중국세무학회 상임이사, 중앙재경대학교 재정세무대학 학장]

‒ 제4세션: AI 기술진보에 따른 조세환경변화와 세제개편 과제(人工智能技术进步

带来的税收环境变化及税制改革挑战), 백경엽[국회예산정책처 세제분석2과장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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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출장자

❑ 백 경 엽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2과장

3  출장 일정

일�자 장�소 세�부�일�정

7.7.(화) 인천 출국(인천�공항� ~�하얼빈�타이핑�공항)

7.8.(수) 하얼빈

제21회�한·중�세무학회�공동�국제학술대회�등록�및

한·중�신진학자�사전면담

면담자:�徐兆宏(Xu� Zhao� Hong)中税网集团理事⾧)
� � � � � � �쉬자오�홍,�베이징�중세망�지주회사�이사장

�

7.9.(목) 하얼빈

제21회�한·중�세무학회�공동�국제학술대회�참석�

(논문�발표�및�세션�참여�등)

(발표논문:� AI�기술진보에�따른�조세환경�변화와

세제개편�과제)�

7.10.(금) 인천 입국(하얼빈�타이핑�공항�~�인천�공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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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I. 출장 내용

1  제21회 한·중 세무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개요

❑ 일 시: 2026. 7. 8.(등록 및 사전 미팅) ~ 7. 9.(학술대회)

❑ 장 소: 중국 하얼빈

❑ 주 제: 디지털 기반 조세행정 혁신을 위한 세제개편 방안 모색

(Tax Reform and Smart Administration in the Digital Era)

❑ 구 성: 각 세션별 논문발표 및 지정토론, 질의응답 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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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 제21회 한·중 세무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사전면담

(1) 면담자: 徐兆宏, 中税网集团理事⾧
          쉬자오 홍, 중세망 지주회사 이사장

❑ 중국 세무 및 금융 분야 컨설팅 그룹 중세망(中税网) 지주회사 이사장과 

면담을 진행

⚬ 주제: “부가가치세 개편”

⚬ 일시: 2026.7. 8.(수)

⚬ 장소: 하얼빈 우의궁 호텔 제1회의실

(2) 주요 면담 내용
❑ 중국은 2026년 「增值税法(부가가치세법)」을 시행함

⚬ 중국은 1984년 부가가치세를 도입하였으나,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하고, 

그동안 부가가치세 잠정조례, 재정세무 문서, 부서 규칙 등을 바탕으로 

운영되어 왔음

⚬ 「중화인민공화국 부가가치세법」은 2024년 12월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

상무위원회에서 가결하였으며, 시행일을 2026년 1월 1일로 규정 

⚬ 중국은 2015년 「중화인민공화국 입법법」을 개정하여, 세목 신설, 세율 

확정, 세금 징수 관리 등 조세 기본 제도는 반드시 법률로 제정해야 한다

는 조세법정주의를 명시하였지만, 부가가치세는 법률로 제정하지 못하고 

있다가 금번에 법률로 명확하게 규정함

❑ 「부가가치세법」에서는 디지털 용역에 대한 과세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

⚬ 서비스 또는 무형자산 판매를 과세 대상에 포함함으로써, 디지털 경제 가

치 창출 방식에 대한 세제의 적응성 조정을 구현

－ 다만, 원시 데이터, 탈민 데이터, 모델 데이터 등 다양한 형태별 가치 차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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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구분하지 않았고, 데이터 자원의 가치평가 기준도 명시하지 않아 실제 시

행에 어려움이 있음

⚬ 또한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장 소재지 또는 거주지 원칙에 따라 디지털 용

역의 납세장소를 규정하였지만, 클라우드, 컴퓨팅 서비스 등 국경간 디지

털 용역은 실제 소비지와 사업장 소재지가 괴리되는 경우 많아 이 부분

도 해소해야 할 문제

－  예를 들어 베이징 사오만 테크놀로지 유한회사(본사: 베이징, 서버: 귀저

우)의 경우 고객 중 해외 기업도 존재하는데, SaaS 서비스 구매자가 해외에 

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과세범위에서 제외됨

❑ 중국 부가가치세율 구조의 개편 예고

⚬ 현재 중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3%, 9%, 6%의 3단계 세율 구조를 택하

고 있는데, 향후 3단계를 2단계로 통합할 것을 예정함

－ 중국 부가가치세는 1994년 17%, 13%의 2단계 세율 구조에서 여러 차례 

조정을 거쳐 현재는 3단계 세율 구조를 형성

⚬ 중국의 부가가치세 수입은 2023년 기준 6조 9,000억 위안(약 1,618

조원으로 전체 세수의 36.8%를 자치하며, 중국 GDP의 6.9%를 차지

하는 세목임

－ 다만, 2단계 세율 구조을 어떻게 설정할지, 언제 세율을 조정할지에 대한 언

급이 없어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는 것으로 평가

❑ 전자 세금 계산서 개편과 AI를 활용한 검증 확대

⚬ 2025년 6월 중국 국무원이 공포한 「인터넷 플랫폼 기업 세금 관련 정

보 제출 규정」에 따라 플랫폼 기업에 세무 관련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

함에 따라 판매자 신분 정보, 거래 수입 등 핵심데이터 제출을 규정 

⚬ 2025년 중국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는 1천억건을 돌파하였으며, 

국가세무총국 클라우드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집결되어 발행 즉시 수집, 

수집 즉시 분석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

－ 2024년 중국 세무 조사부서는 가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사기 기업 12.8만

개를 적발하고, 1,800억 위안 이상의 세금손실을 만회하였으며, 2019년 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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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 사건처리 효율이 3배 이상 상승

－ 중국 국가세무총국은 세금계산서 흐름, 자금흐름, 물류흐름, 계약 흐름 등 

다차원 데이터 자원을 통합해 거래 전 과정을 포괄하는 AI 위험 관리 시스

템 구축을 바탕으로 비정상거래 및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자동적으로 식별

－ 2025년 중국의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건수는 1천억건을 돌파하였으며, 국가

세무총국 클라우드 플랫폼에 실시간으로 집결되어 발행 즉시 수집, 수집 즉

시 분석 체계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

❑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1977년 7월 1일자로 「부가가치세법」을 시행

⚬ 한국은 도입 초기부터 현재까지 10%의 단일세율을 유지하고 있으며, 부

가가치세는 국가 재정 수요을 충당하는 주요 재원임

⚬ 2024년 기준 한국의 부가가치세수는 82.2조원으로 총조세 대비 비중은 

16.8%, GDP 대비로는 4.2%를 차지함

⚬ 한국의 부가가치세는 2010년부터 부가가치세의 세원을 중앙정부와 지방

정부가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음

－ 지방소비세 전환비율은 2010년 5%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23년 

25.3%이며, 2024년 기준 수납된 부가가치세 중 29.2조원이 지방으로 이전

❑ 한국은 2015년부터 전자적 용역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

⚬ 2015년 게임·음성·동영상 파일, 전자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

물 및 이를 개선시키는 전자적 용역에 대해 처음으로 도입

⚬ 2019년 7월부터는 클라우드 컴퓨팅, 중개용역이 과세대상에 포함

－ 개인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과 공유숙박 플랫폼 등으로 부가가

치세 과세 대상 전자적 용역의 범위가 확대1)

⚬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는 국외 간편사업자의 최근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

은 제도가 시행된 2015년에는 233억원 수준이었으나 점차 과세대상이 

확대되면서 2025년 7,585억원 수준으로 증가 

⚬ 납세의무자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며, 오픈마켓이

나 중개자를 통하여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오픈마켓 사업자 또는 

1) 과세대상 등은 OECD 국제 부가가치세 가이드라인, EU 부가가치세 지침을 반영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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중개자가 해당

－ 납세의무자는 간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함

－ 간편사업자는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국외에서 국세정보통신망을 이

용하여 사업자정보, 사업장정보, 제공하는 전자적 용역의 종류 등을 입력하

는 방식으로 신청

－ 또한, 간편사업자는 전자용역 공급에 대한 거래명세를 확정신고 후 5년간 

보관할 의무를 가지며, 국세청장이 거래명세서 제출을 요구할 경우 이를 60

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

❑ 한국은 부가가치세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세금계산서제도를 시행하면서 빠

르게 정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,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도 지속

적으로 확대

⚬ 국가 간 과세기반 대비 부가가치세 세수 수준은 부가가치세 세수율(VRR; 

VAT Revenue Ratio) 지표로 세수율 지표는 잠재적 세원인 최종 민간

소비를 기반으로 한 이론적 세수 대비 실제 세수의 비율을 측정

－ 세수율 수준은 이론적 세수와 실제 세수 간 차이로서 경감세율･영세･면세･특
례제도 등 제도적 요인과 납세순응도 등 정책적 요인의 영향을 받아 결정

－ 2022년 기준 한국의 세수율은 0.73으로 OECD 평균 0.58을 상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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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면담 사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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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  제21회 한·중 세무학회 공동 국제학술대회 발표

(1) ｢Changes in the Tax Environment and Tax 

Reform Challenges Due to Advancements in 

AI Technology, AI 기술진보에 따른 조세환경변화와 
세제개편 과제｣(발표자: 백 경 엽 세제분석2과장)

❑ 본 연구는 AI 기술 발전 단계별 조세환경 변화를 살펴보고 각 단계별 세

제개편 과제를 연구한 결과임

⚬ AI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 증가로 AI 서비스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

증가2)하고 있으며, AI 기술이 가전, 자동차 등 다양한 분야와 접목되어 

개인의 삶 뿐만 아니라 산업· 경제· 전반의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

－ 초기 AI는 인간이 기계를 통제하며 기계의 조작 및 처리를 직접 제어하는 

제한적인 단순 반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인식 AI(Perception AI) 단계3)

－ 최근에는 인간의 지각, 추론, 학습, 창의 능력 등을 바탕으로 AI 스스로 판

단하여 문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에이

전트 AI(Agentic AI) 단계로 발전4)

⚬ 본 연구는 이러한 AI 기술 진보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비한 조세정책 개

편에 초점을 맞추고 단기 및 중장기 세제개편 과제 탐색을 목적으로 함

❑ 단기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AI 기업과 우리나라 기업의 AI 기술격차 

축소를 위한 세제개편 방안을 검토

2) 전세계 근로연령인구 6명 중 1명이 생성형 AI를 사용하고 있으며, 2026년 1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AI 채택율은 

16.3%에서 17.8%로 전분기 대비 1.5%p 증가하였다. 또한 AI 확산 수준이 높은 경제권에서는 사용 강도도 높

아져, 현재 26개 경제권에서 근로 연령 인구의 30% 이상이 AI를 사용하는 것으로 집계됐다.(「Global AI 
Diffusion Q1 2026 Trends and Insight」, AI Economy Institute. 2026)

3) 엔비디아(NVIDIA)의 CEO 젠슨 황은 AI가 인간 및 현실 세계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기준으로 AI 발전 단계

를 Perception AI(인식 AI), Generative AI(생성 AI), Agentic AI(에이전트 AI), 그리고 Physical AI(물리적 AI)의 

네 단계로 구분하였다. 

4) 2022년 시작된 생성형 AI 서비스가 초기에는 코딩·문서작성·데이터 분석 등을 제공하였다면, 2년이 경과한 

2024년부터 고난도 추론 및 멀티모달 처리(Multimodal AI)까지 성능이 개선되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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⚬ 우선 AI 기술 격차 해소를 위한 연구인력에 대한 조세지원의 개편이 필요

－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는 미국, 영국, 프랑스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AI 관

련 중소기업이나 신생기업에 대해 환급형 세액공제 도입 필요

－ 다만, 미공제금액에 대한 환급은 현행 조세체계와의 정합성 불일치, 행정비

용 및 부정수급 가능성 등 국가재정과 조세형평성 측면에서 문제를 초래할 

수도 있으나 단기간 내에 AI 기술격차 해소를 위해 급진적인 방법을 제안

⚬ 해외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조세제도는 비용인정형 요소 도입이 필요

－  현행 우리나라의 해외 연구인력 유치를 위한 조세지원 제도는 비용인정형 

요소가 부재하기 때문에 이주비, 학비 등 실질적 비용을 추가적으로 비과세 

항목으로 인정할 필요

⚬ 해외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전공·경력 요건 완화 필요

－ 현행 경력 요건은 외국의 대학과 그 부설연구소, 국책연구기관 및 기업부설

연구소 연구원 근무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음

－ 그러나 최근 AI 연구개발 생태계가 다양한 분야에 기술을 적용하는 소규모 

창업을 중심으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소규모 기업에서 연구를 수

행한 연구인력 유치를 위해 외국인 기술자 경력 요건을 완화할 필요

❑ 중장기 과제로는 AI 기술 진보로 인한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

로봇세 도입 관련 연구 진행이 긴요한 시점

⚬ 로봇으로 인해 고용대체가 일어날 경우 소득세 감소 초래하나, 반대로 인건

비 감소로 인한 효율 증가로 법인세는 상승할 가능성

⚬ 사례 분석 결과 단기적으로 소득세 감소가 선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

석되어 로봇으로 대체되어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재교육 및 생활보조 등

의 재원 마련을 위해 로봇세(또는 부담금) 도입을 검토할 시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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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발제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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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발표 사진


